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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개 시군별 인구이동특성을 고려한

인구 대응 방안 수립해야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『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

성과 대응 방안』이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.

○ 정부는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·고시(‘21.10월)

한 후 인구감소대응기금을 편성(년간 1조원, 10년)해 지역에서 

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

도록 지원하고 있다.

○ 전라북도는 10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

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향후 투자계획 평가를 통

해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.

○ 전북의 시군이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

특성을 세밀히 분석해 지역 맞춤형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

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전북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에 

기반한 인구정책 방안을 제시한 전북연구원의 이슈브리핑이 시

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.

○ 전주·군산·익산 3개 시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은 전북 전체의 

82.3%, 충청권으로의 순유출은 전북 전체의 67.62%를 차지함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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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전주·군산·익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출을 감소시키기 위

한 직업과 교육 부문의 지역특화형 인구정책으로 정주인구의 

전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.

○ 진안·무주·장수 등 동부권 지역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거나 유사

하기 때문에 사회감소(전입-전출) 대응도 중요하지만 자연감소

(출생-사망) 주 요인인 출산율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.

○ 순창·고창·남원·정읍 등은 광주전남권, 장수·무주 등은 영남권으

로부터 전입이 많기 때문에 시군 특성에 따른 권역별 전입인구 

확대도 전라북도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이다.

○ 그리고 최근들어 완주·진안·무주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과의 인

구이동이 증가하고 있어 전북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행

정수도 배후거점을 조성해 유동인구, 체류인구 등 관계인구 유

치를 통한 인구활력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.

○ 연구책임자인 이성재 박사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인구증대에서 

인구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“정주인구의 유출을 최소화시키는 노

력과 함께 전북을 방문하는 관계인구를 최대한 늘려 인구감소지

역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시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”고 주장

했다.


